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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. 지방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 

과제와 정책적 시사점

 

  지난 ’99년에 시행한 민간투자법 개정 

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국내 투자자

들의 투자의욕이 되살아났으며, 적극적

인 외국인 투자유치와 홍보로 외국인 투

자자들의 한국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

고 있다. 그러나, 아직 사업추진 경험과 

관행, 업무처리절차, 그리고 사회경제적 

구조, 전문인력의 확보와 양성 등에 있

어서 부족한 점, 보완해야할 점이 많다. 

그 중에서도 가장 부족한 점이 바로 민

자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이며, 그 다음

이 사업추진 실행시스템과 미흡과 전문

가의 부족이다. 특히, 지방자치단체의 경

우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에서

부터 사업추진 경험의 부족, 전문가 부

족 등 민자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열

악한 조건하에 있다.

  지방자치단체들의 민자사업에 대한 

열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매우 적

극적이다. 그러나, 성공적인 사업추진 사

례는 그리 많지 않다. 자치단체장들의 

해외투자설명회가 2, 3년 전부터 붐을 

이루었지만,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난 사

업은 일부 환경관련시설들 뿐이다. 이처

럼 민자사업 추진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

는 데는 분명하고도 명백한 이유가 있다. 

그리고, 그 핵심에는 앞의 실패요인에서

도 밝혔듯이 민자사업에 대한 인식부족

문제가 자리잡고 있고, 관련 제도나 민

자사업을 추진하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

도 부족하다.

 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범하고 있는 가

장 큰 우는 너무 많은 사업을 계획 없이 

추진하려고 하는데 있다. 투자자들이 무

엇을 원하는지? 그들이 투자하도록 하

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을 구비해야 

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

다. 가장 대표적인 예가 외국 투자자들

과 체결하는 투자협정서 투자의향서이

다. 대부분은 투자협정서를 체결하면 곧 

투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또 성공

했다고 홍보한다. 

  그러나, 투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

큼 손쉽게,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. 

물론, 투자의향서 없이 투자가 이루어지

지 않고, 그것이 출발점이기는 하나 투

자의향서는 어디까지나 투자의향서일 

뿐이다.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

는 투자의 전제가 되는 수많은 조건들이 

충족되어야 하고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

는 충분한 사업성과 안정성이 담보되어

야 한다. 쉽게 말해 투자의향서는 이제 

막 시작에 불과하다. 이제 그 사업을 쳐

다보고 분석해 보겠다는 의사 표시일 뿐 


